HEA 202301276823 £0HUHS () AHd EEXI=

SEHH2A(02-3480-1895)

orl
F1

ol

-~
=

, @ D37t AS B4

olo

slo] O|RO{F oo HIQo| A

)
il

AMEAS SHSIHSECHHE 2024. 11. 14. M1 2023C}

orl

jod

od

1
oll

B
mjn

)

0

276823 T

1. AlCto| 7H

-

~NO

_

I

ol

Rl

|
g

ofl

zglol

| A= 2017. 7. 26.4

E|XtO
Oo L

o=

ME

N
S

H

=

2019. 12.48 IO

e

(]

|

| AZ SAEKXO| =2|F5HX| &

ME Hs2t2 *

X
~

SHHAM AZRFH Al

=
10

2olHf 42 2 6,500E

=
—

I O|R2O{T AY¥E OlRZE ALEXH YO

-
=k

(=

ol

| ?IE€E Olf2 ALSAMYY [E &3

ol

Hf&f2 2 3,500Tt



=
RO

40
4

7 S[1,500

7h A1 - @0

{0

ol
il
ol
X0

IH
I

o)
[

=3
=

3

o
=

¥

m}
[

= maof mEAel ASl AAFE

o
50002 RO[L}, OF 17 AZS

Hsto] AEMo2 1500

S
AL

A1410]

olo

od
K
o

<
Bl

oK
orl

0o

ol
o+
oll
X0

IH
I

oo

ol
i
ofl
)

IH
I-

ol

Xl

X

e

or

{0
ok

ojn

10

[}

a1
ﬂ_

=

Abd Hi 2

O
[

O A Thedl A AN

o
[Lin

|

XH =

oro
Lo —

BRI

o

SRIEtD EIIoH| o=
S

1

7z
—

olo
IA

I

&
H
_ll_

B3
10

IH
Klo

i

Ki

of

r
o1
70

=

—_

jod

L
tjo

StO{oF & {At== 300

a5
=

oA K|

|

=

o

mjnky!



e

ud
Ex|

ol
ofl

b
L

7t A SAEKXO =2[F5HX|

il

(]

olo

ud
N

(W]

ofl

i
)

IH
I

L g3l Ztelixtol thet &8A AFA A2 & mfsiAtof Cfet

M o=2let -l

YNPN;
-1 0

AL
T,

=
10

of st Waled, olgw

oo

ojnu

=N

ljo

-4

il
I
ud
7l

i
)

IH
IF

oju

7

©
<1



	[241114 선고] 2023다276823 (손해배상(기)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의 직원으로 팀장인 A는 2017. 7. 26.경 직원인 원고를 집으로 불러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름  
	▣ 원고는 2019. 12.경 피고에게 위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, 피고는 원고 및 A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A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함  
	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, ① A의 강간미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,500만 원을 청구하고, ②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위법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,500만 원을 청구함



	2. 소송의 경과
	가. 제1심 ➠ 원고 일부 승[1,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] 
	(내용없음)
	▣ ① 부분 청구 일부 인용 
	● A의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, 객관적으로 피고의 피용자인 A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,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
	● 제1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액은 5,000만 원이나, 그중 원고가 A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,5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,500만 원을 인정함  

	▣ ② 부분 청구 기각 
	●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



	나. 원심 ➠ 원고 일부 승[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추가 인용] 
	(내용없음)
	▣ ① 부분 청구 일부 인용
	● 제1심 판단 유지  

	▣ ② 부분 청구 일부 인용
	● 피고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,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
	●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단순히 A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의견청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
	●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
	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인정함  

	▣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함 



	3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
	▣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 등이 위법한지 여부 


	나. 판결 결과
	(내용없음)
	▣ 피고 상고기각(원심 수긍) 


	다. 판단 내용 
	(내용없음)
	▣ ②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,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, 이유모순,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
	▣ ①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, 이유모순,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
	▣ ① 부분 청구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1,50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







